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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난자동결’은 윤리적인가?:

젠더적 관점의 사회적 공론화 모색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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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80년대 중반 등장한 난자동결기술은 본디 암 등의 치료를 앞두고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환자들

을 위해 이용되었으나, 이제 일반 여성들을 위한 시술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들이 질병 때문이 아니

라 아직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학업 또는 직업 등의 이유로 출산 시계를 늦추는 방안으

로 자신의 난자를 동결하는 것을 ‘사회적 난자동결’이라 지칭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적 난자동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적 난자동결 이용의 윤리성에 

대한 검토를 여성의 삶과 안전 및 성별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라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논문에서 답을 제시하기에는 이 문제는 복합적이다. 국외의 논의를 

보면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또 이 문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데, 한편으로는 재생산권이라는 여성의 인권 및 이 권리

의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정책, 과학기

술정책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의 주요 당사

자인 여성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함과 함께, 공론장의 우선적 논

의 주제로 이 사안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 방향 및 개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개입 여부 및 방향이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적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글은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국내 학계의 지원, 즉 여성의 삶과 안전 그리고 성별 형평성에 미치는 이익과 해악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의･과학적 후속 연구들이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논의 과정

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정책적 맥락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의 이슈가 국가 중심적 인구통제 정책 

등 타 정책을 위해 수단화될 수 있는 위험도 통찰하고 경계해야 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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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냉동 난자를 통한 세계 최초 아기 출생이 보고된 것은 1986년이다(ASRM, 

2013). 이후 난자동결기술은 암 등의 치료를 앞두고 생식능력 보존이 필요한 

여성 환자들을 위해 이용되었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지난 몇 년간 그 이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 같은 치료목적(for medical rea-

sons)을 넘어 사회적 이유(for social reasons), 즉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학업 또는 직업 등의 이유로 출산 시계를 

늦춰야 할 여성들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회적 이유로 난자

를 동결하는 ‘사회적 난자동결’1) 은 윤리적인가? 의･과학기술의 발전은 각 사

회와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에서도 이 의료기술의 이용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점2)을 고려할 때,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질문은 그 본격 확산에 앞서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

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첫 번째 상황은 많은 국가에

서 사회적 난자동결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국제불임학회연합(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ertility Societies, 이하 IFFS)에서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한 2019년 온라인 조사(IFFS, 2019)에 따르면, 81개 

응답국 중 56개국(69%)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이 특별 허용되고 있고, 42개 응

답국 중 18개국(43%)에서는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상황은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하여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이하 ASRM) 윤리위원회가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해 윤리적이라고 답변을 내린 점이다. ASRM 윤리위원회는 

2013년에만 해도 난자동결기술이 더는 실험적 기술이 아니므로 의료적 목적

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사회적 목적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

나 2018년 의견을 바꾸어 사회적 난자동결이 윤리적이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서 난자동결기술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재생산 기회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ASRM, 2018). 세 번째 상황

은 우리나라에 사회적 난자동결을 별도로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법이 없

1) 이 논문에서 사회적 이유로 난자동결을 하는 경우를 ‘사회적 난자동결’이라는 용어로 지

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II)에 자세히 설명했다.

2) 차여성의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1194건으로 

2020년(574건)에 비해 2배, 2012년(105건) 대비 10배 증가했다.



‘사회적 난자동결’은 윤리적인가?: 젠더적 관점의 사회적 공론화 모색을 위한 시론 69

고, 이미 몇몇 클리닉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다

는 점이다(차여성의과학연구소, n.d.; 에이치아이 여성의원, 2021)3).

그러나 필자는 사회적 난자동결 기술의 수용이 윤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

토와 논의가 여전히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앞서 기술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 대하여 답하자면, 어떤 기술의 적용이 윤리적이고 수용 

가능한가 여부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특정 국가가 답을 제시하거나, 설혹 많은 국가들이 이를 수행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가령 

미국 ASRM 윤리위원회와 달리 오스트리아 수상 직속 생명윤리위원회는 

2015년 사회적 난자동결을 법으로 금지하고 난자동결은 의료적 목적으로 한

정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Bioethikkommission beim 

Bundeskanzleramt, 2015). 오스트리아 생명윤리위원회는 그 이유로 해당 

시술은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미루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난자채취에 소요되는 건강 및 재정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세 번째 상황, 즉, 국내에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

한 금지법이 없고, 이미 많은 여성이 각 클리닉에서 홍보하고 제공하는 이 시

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 여부의 논의가 때늦은 것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의 반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사회적 난자동결이 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판단과 합의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보

조생식술만을 관할하는 단독 법률이 없는 법적 공백 상황(이현아 외, 2017)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이유로 난자를 보관한 여성

의 수4)를 근거로 할 때, 사회적 난자동결이 아직까지는 본격적 확산 이전이므

로, 해당 이슈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 시작이 시기적으로 여전히 늦지 않았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난자동결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어떤 방식으

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특정 의･과학기술의 윤리성에 대한 고려는 다양

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선 이 기술의 직･간접 영향력의 범위 내의 ‘관

련자들’, 즉 난자동결과 관련된 ‘여성’, ‘출생아’, ‘시술 의사’, ‘의료기관’, ‘가

3) ‘미혼여성 난자동결’을 포털에 검색해보면, 관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의 홍보

나 Q&A등을 접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2019c)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이유로 난자를 보관

한 여성(동결보존된 난자 수)은 2016년 231명(2098개), 2017년 327명(2932개), 2018

년 677명(702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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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을 중심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들 관련자 중 난자동결 

시술의 1차적 대상자이자 주체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난자동결 보존의 윤리성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라

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논문에서 답을 제시하기

에는 이 문제는 복합적이며, 정치적이기까지도 하다. 먼저 이 문제는 복합적인

데, 국외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gender 

equity)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팽팽히 맞서

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영향력의 크기들을 

판단하기 위한 국내 연구들이 아직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는 정

치적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이라는 여성

의 인권 및 이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대되는 국가적 역할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 즉 인구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이 이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때문에 이 글은 이 사안에 

대해 여성들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함을 우선적으

로 주장하고자 하며, 공론화가 이루어 질 경우, 특히 해당 시술의 주요 당사자

인 여성의 안전과 권리, 성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특수한 정책적 맥락을 고려할 때 특별히 경계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목적은 젠더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2건의 기존 

국내 기존 문헌들(최송희, 2021; 정연보, 2021)5)과 차이가 있다. 먼저, 최송

희(2021)는 22명의 여성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담론 내에

서 난자동결이 싱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싱글 여성들의 생애사

적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제도적 담론 안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은 싱글 

여성에게 가임력 보존 보험으로 홍보되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

와 사회문화적 관습을 개인화시키고, 동시에 가임력과 관련된 수치들로 인해 

불안을 고조시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싱글 여성들은 자발적 비혼모와 공동

육아 등 이성애 중심적이지 않은 가족 형태 등을 그리며 생애과정을 재의미화 

하려는 시도를 보인다고 정리한다. 정연보(2021)도 유사하게 한국사회의 사회

5) 필자가 파악한 사회적 난자동결과 관련된 국내논문은 4건(조한선･김혜옥, 2017; 문한나･

김명희･백수진, 2020; 최송희, 2021; 정연보, 2021) 으로 논의 자체가 매우 적다. 그중

에서도 2건은 젠더적 관점의 논문은 아니다. 조한선･김혜옥 (2017)의 논문은 2010년 10

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40세 미만의 미혼여성 총 350명(내원 환자 250명, 

간호사 100명) 대상 사회적 난자동결 의사를 포함 임신과 관련한 기본지식, 임신 계획 

등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문한나･김명희･백수진(2020)의 연구는 모니터링체계 및 가이드

라인 등 전반적인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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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난자동결에 대한 대중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의료자본 등을 통해 유포된 

이 기술의 담론은 특정한 이성애 중심의 가족관계와 건강한 유전적 자녀 등의 

개념들이 강조하면서 기존의 모성과 가족 규범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재생산을 준비하는 주체라는 규범성을 통해 개인화되고 젠더화 

된 책임성을 생산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최송희(2021)와 정연보(2021)

는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난자동결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담론들

을 정리한 점에서 유용하지만, 다른 나라를 포함한 보편적 차원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의 이용이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 개선에 어떤 측면에서 이익

(benefit)이 있는지, 또한 어떤 점에서 해(harm)가 되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한국적 상황에 대한 

설명은 클리닉 등에 의한 홍보 담론을 위주로 한 분석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논의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정치･사

회･법적인 맥락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놓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

의 한계에 유의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보편적･이론적 측면과 사회적 특수성

에 입각한 측면을 모두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사회적 난자동결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중, 해당 용어를 선

택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한 후(II장), 국외의 관련 논의들을 기초로 보편적 차

원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들의 삶과 성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용

성 측면’과 ‘해를 끼치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다(III장). 

다음으로 이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화의 필요성과, 이 공론장의 우선적 

논의 주제로 국가 개입의 근거와 필요성, 그리고 개입의 방향 및 위험성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성의 인권으로 부각된 재생산

권(reproductive rights)의 권리 담지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

처럼,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적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보

류 결정이든 적극적 지원 결정이든 간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이 글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논의는 시간을 두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학

적, 의･과학적 후속 연구의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아울러 과거 

우리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여성의 출산이 당사자인 여성의 삶과 안전이 주

된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 채 수단화되었던 것처럼, 사회적 난자동결도 다른 

정책적 목적들을 위해 수단화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통찰과 경계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할 것이다(IV장). 이를 통해 이 글은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과 수용 여부의 판단에 대한 여성과 시민들의 논의가 시작되며, 특히 

여성들의 삶과 안전 그리고 성별 형평성의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는데 기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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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글의 용어 사용: 사회적 난자동결(social egg 

freezing)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

고자 한다. 기존 논문들은 난자동결을 그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먼저 암 등 생식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치료 

이전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동결하는 유형을 ‘의료적 난자동결

(freezing for medical reasons)’이라 지칭하고, 그 이외 상황에서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을 ‘비의료적 동결(freezing for non-medical rea-

sons)’, ‘선택적 난자동결(elective oocyte cryopreservation)’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또는 ‘사회적 난자동결(social egg freezing)’이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ASRM 윤리위원회는 2018년 후자 유형의 난자동결이 윤리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한 글(ASRM, 2018)에서 이를 ‘비의료적 동결’, ‘선택적 난자동결’ 

또는 ‘사회적 난자동결’ 로 지칭하는 용어 사용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ASRM 

윤리위원회는 암 등의 치료목적은 아니지만, 학업 등 사회적인 이유로 위해 

임신을 미루기 위한 난자동결도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여전

히 ‘의료적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난자동결 등의 용어 사용은 이 

사실을 사소하게 만들고 충분히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적 

의견들에 동의하며, 근본적인 차이는 시간적 임박성에 있으므로 ‘계획된 난자

동결 (planned OC)’로의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질병 치료 이전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이외의 

난자동결을 계속해서 ‘사회적 난자동결’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는 이러한 구

분이 이 글의 주제를 명확히 하는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ASRM 윤

리위원회가 제안한 ‘계획된 난자동결’이라는 용어는 실제 암 등의 질병에 따른 

치료를 앞두고 난자를 동결시키는 것과, 현재 질병은 없으나 배우자가 없거나 

직업 등의 이유로 난자를 동결시키는 것에 따른 차이와 특징을 중화시키는 용

어로, 이 글의 논의를 명확히 구분시키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기

존 논문들의 일부에서 보이는 ‘선택적 난자동결’과 같은 용어는 사회적 난자동

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난자동결

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두 상황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해 이 글의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비의료적 난자동결’

이라는 용어도 제외하였다. 이는 사회적 난자동결도 예방의학적 차원의 동결

이라는 ASRM 윤리위원회 의견의 타당성과, 어떤 목적의 난자동결이라도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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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는 보조생식술이라는 의료적 시술에 의한 임신으로 연결된다는 특성

을 고려하여 이 글의 용어 사용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홍보 포털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이라는 용어는 ‘미혼’ 또

는 ‘비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경향신문, 2020)의 여지가 있고, 사회

적 이유의 난자동결은 비단 미혼 여성뿐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 등 다양한 유형

의 싱글 여성이나 현재 당장 임신이 어려운 기혼여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

제했다. 따라서 이 글은 암 등 현재 질환에 기인한 가임력 보존 필요성의 이유

가 아닌 난자동결을 ‘사회적 난자동결(social egg freezing)’이라는 용어로 지

칭할 것이다.

Ⅲ.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 기여 여부에 따른 윤리성

판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난자동결기술을 사회적 

이유, 즉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학업과 직업 등을 위해 출산 시계를 늦춰야 할 

때 이용해야 한다는 담론은 의료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홍보 기획물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의 삶과 성별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해가 되는 측면에 관한 판단은 그렇게 단순히 환원론적으로 접근할 수만은 없

는 복합적 문제이다. 이에, 여성의 삶과 성별 격차 완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별 형평성 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

1)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가임력 기간 격차 완화

남성과 여성 간 성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주

요한 문제 중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만드는 성별 격차와 불평

등 극복의 문제이다.6)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6)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성별영향평가제도도 정부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해당 정책 대상들에게 사회문화적, 경제적 및 신체적 차이에

서 비롯된 성별 격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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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에서 발생하는 ‘가임력’의 차이는 남녀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력과 격차

를 가져오는 차이일 수 있다.7) 여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가임 가능성이 급격

히 저하된다. 남성도 물론 연령에 따라 가임 능력의 쇠퇴가 일어나지만 여성만

큼 극적이지는 않다. 이 같은 차이는 여성의 난자는 계속해서 생산되는 남성의 

정자와 달리 계속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태어

나, 일정 나이 이후부터는 그 수와 질이 크게 저하된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여

성은 약 100-200만개의 난자를 가지고 출생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30만-50

만개로 그리고 37세가 되면 2만 5천개로 감소하며, 미국 여성을 기준으로 평

균 완경기인 51세에 이르면 1,000개로 감소한다(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Committee on Gynecologic 

Practice and Practice Committee, 2014). 연령 증가에 따른 난자의 감소

는 출산율 감소로도 이어진다. Habbema et al.(2015)에 따르면 생물학적 관

점에서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은 18세에서 30세 사이로, 체

외수정시술(In Vitro Fertilisation, 이하 IVF)의 도움 없이 자연임신만으로는 

여성이 90% 확률로 아이 1명을 갖기 위해서는 32세에 임신해야 하고, 아이 

2명은 27세, 그리고 아이 3명을 갖기 위해서는 23세에 임신을 시작해야 함을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다.8)

또한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 태아 염색체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많다. 가령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중, 2001년 1월부

터 2012년 2월까지 총 15,381명의 임산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후향

적 연구는 모성연령과 태아염색체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Kim et 

al., 2013). 덴마크에서 369,516건의 단일 임신으로 이루어진 전국적인 코호

트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40세 이상의 임산부는 20~34세의 임산부에 비해 염

색체 위험도가 7배임을 제시하고 있다(Frederiksen et al., 2018). 태아 염색

체 이상은 유산이나 기형아출산으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과 삶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임신으로 인한 위험이 난자의 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의 난자동결은 오히려 이러한 위험

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7) 다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임력 기간이 짧다는 것이 불평등의 기반이라는 가정은 ‘가임

력’이 각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 판단이다. 이와 달리 여성의 

가임기간의 짧음이 임신 걱정 없는 성생활 등 오히려 삶의 질에 유리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8) 이 연구는 또한 IVF의 도움을 받는다면 1자녀를 원하면 35세에 2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31세, 3자녀는 28세에 임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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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난자동결은 남성에 비해 임신이 가능한 기

간이 현저히 짧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발생한 성별 불평등을 극복하고, 

여성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거나 커리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다(ASRM, 2018).

2) 여성의 재생산 관련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 강화

사회적 난자동결을 통한 여성의 임신 기간 연장이 여성에게 자녀출산에서의 

자율성 또는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긍정적 영

향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이 기술에 대한 선택권 부여 자체가 

여성 자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의견들이 있다. 몇몇 논의들은 동결

된 난자는 실제 임신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난자동결이 여성의 남성

과의 신체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럼

에도 사회적 난자동결은 여성의 생식 옵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Chronopoulou et al., 2021), 미래를 대비한 보험(Time Magazine, 

2014) 또는 마지막 백업(Lockwood, 201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들은 이러한 난자동결을 통해 생체 시계로부터 덜 압박받으면서, 가족 형

성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고, 자녀의 

유전적 아버지에 대한 선택권을 여성에게 부여하므로 ‘효능감(a sense of 

empowerment)’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주제와 관련된 몇몇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확인된다. 미국 뉴욕 불임

센터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난자를 동결한 4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 설문에 응답한 183명의 여성 중 절반(53%)은 난자동결로 효능감을 느꼈

다고 응답했다(Hodes-Wertz et al., 2013). 또한 2018년 터키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경험을 조사한 연구(Gocmen & Kılıc, 2018)에서는 여

성들이 난자를 동결했을 때 미래에 출산할 수 없다는 위험성을 낮췄다는 생각

에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식 노화와 관련해 본인들이 

필요한 예방책을 취했고, 장기적으로는 출산 시기와 파트너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난자동결은 가족 형성에서 타자 및 제3자에의 의존 및 영

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여성의 자율성 확대로 설명될 수 있

다. 실제 난자동결은 배아동결과 비교할 때 타자(배우자 등)의 의사결정에 영

향력을 받지 않는다. 미국 애리조나주 토레스씨 소송 사례처럼, 커플이 훗날의 

임신을 위해 배아를 생성해 이를 동결했지만, 시간이 흘러 이혼이나 결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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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상대방의 반대로 동결된 배아를 임신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Tucker, Morton, & Liebermann, 2004; 웨딩TV, 2020). 또한 늦은 나이

에 임신을 하고자 하면, 본인 난자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때는 제3자의 

난자기증만이 스스로 임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본인의 난자를 그것도 난자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젊은 시절 냉동해 놓

는다면, 제3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3) 고용시장에서의 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승진 기회뿐 아니라 직장근무를 지속하는 것조차 어

렵게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 

884만 4천 명 중 경력단절여성9)은 기혼여성의 19.2%인 169만 9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38.2%, 결혼 34.4%, 임신･출산 22.6% 순

으로 조사되고 있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20). 이에 난자동결은 여성들의 직

업훈련에서의 공백을 없애고 직장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로 기대될 수 있다. 2015년 미국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일반인 1,064명에 대한 난자동결 관련 설문 조사(Lewis et 

al., 2016)에서 대다수가 난자동결에 찬성했고, 난자동결이 필요한 경우로 암

환자(89%) 다음으로 경력 발전을 위한 출산 지연(72%)을 선택한 점도 이러한 

기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난자동결을 고용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시키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로까지 간주하게 한다. ‘적극적 조치’는 성, 

인종 등의 이유로 발생했던 과거의 차별에 대해 보상하고, 현재까지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해가 있었던 집단에게 채용, 승진, 훈련 등 

우선적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11) 2009년 두 명의 생명윤리학자들

(Goold & Savulescu, 2009)은 난자동결은 가능한 많은 여성이 경력공백 대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

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0) 그 다음은 파트너 부재(63%), 양육비 부족(58%)순 이었고, 어떤 경우에도 체크하지 않

은 응답자는 123명(11.6%) 이었다고 보고된다.

11)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국가나 지

자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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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고 그 결과 고용시장에서의 

제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14년 타임지가 애플과 페이스북 고용

주의 여직원 대상 난자동결 비용지원(중앙일보, 2014)을 ‘성별과 계급의 평등

화’를 이루는 훌륭한 이퀄라이저(Great Equalizer)라고 논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는 난자동결 비용지원이 양성 간의 고용 경쟁에서 성별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 격차가 커진 불평등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업 차원의 

적극적 조치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Time Magazine, 2014).

4) 여성 간 이타적 지원 및 유대 가능성

난자기증은 조기 난소 기능 부전 등의 이유나 연령 관련 난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최후의 치료 옵션이 될 수도 있다(Argyle, Harper & Davies, 

2016) 그리고 이 때문에 사회적 난자동결은 동결 후 사용하지 않는 난자를 임

신을 위해 난자수증이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기증함을 통해 여성 간의 협력 

및 유대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매우 조심스러운 희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Polyakov & Rozen, 2021).

이러한 조심스러운 예측의 기반은 사회적 목적으로 동결된 거의 대부분의 

난자가 본인의 임신에 이용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

한 뉴욕 불임클리닉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을 한 478명 대상 설문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여성(93%)이 동결된 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이 

관찰된다(Hodes-Wertz et al., 2013). 또 2018년 유럽의 가장 큰 임신센터

에서 2009년 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난자를 동결한 563명의 여성 대상 

연구는 그중 72명(12.8%)만이 임신을 위해 돌아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ESHRE, 2018). 그런데 전자인 뉴욕클리닉 조사를 보면 응답자 183명 중 

11%가 자신들이 난자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 불임클리닉에 기증할 의사가 있

음을 답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난자 기증의사가 관찰된다. 사회적 난자동결

의 경우는 아니지만, 2019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은 일반인과 난임부부를 대

상으로 한 생식세포의 기증의사관련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에서 일반

여성 258명 중 10%인 26명이 대부분 이타적인 이유로 타인의 임신을 위한 

생식세포 기증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난임부부 대상 조사에서 기증 의사를 밝

힌 응답은 293명 중 42명(14.3%)이며, 293명 중 32명(10.9%)은 익명의 타인

에게 기증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보건복지부,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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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다른 여성 억압 도구이며, 여성 간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의 조망도 필요하다. 난자동결이 기대에 부합하여 여

성의 자율성을 높이고 원하는 시기의 출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술에 의한 여성 몸의 통제를 허용하고 건강에의 부담 및 임신 시기를 

놓치게 해 양성 간의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여성 간의 불평등도 

심화시킬 수도 있다.

1) 난자채취에 따른 신체적 위험

사회적 난자동결은 여성의 신체에 침습과정을 거치는 의료 시술이며, 훗날

의 임신을 위해서는 또 다시 IVF라는 의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

회적 난자동결이 윤리적인가를 논의할 때에는 이 시술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

는 위험(risk)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에 따

르면 난자동결의 선택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다. 난자채취를 위해서는 성

선자극호르몬을 사용해 과배란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노출되는 가장 큰 의

료적 합병증 중 하나가 난소과자극증후군이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은 환자의 

0.1%~2%가 혈전, 복통, 탈수 및 구토를 유발하여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심각

한 증세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Shmorgun, Claman & Joint 

SOGC-CFA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ommittee, 2011), 드물게는 

사망까지 보고된다. 또 난소 자극이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생식기 암의 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Schneider, Lahl & Kramer, 2017).

그런데 미래의 임신을 위한 사회적 난자동결 시 난자채취는 1회의 시술로는 

충분한 난자수가 보관되지 못한다는 점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1회기 당 채

취되는 난자 수는 사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앞서 소개한 뉴욕 클리닉의 연구

를 참조하면 응답자의 8%가 1~5개의 난자를 동결했고, 28%가 5~10개의 난

자를 동결했다고 밝히고 있다(Hodes-Wertz et al., 2013). 유럽 ESHRE의 

연구도 1명당 평균 8.5개의 난자를 채취 후 동결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ESHRE, 2018). 그러나 한 아이의 출생을 위한 난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이 필

요하다는 연구들이 있고, 이는 여성의 신체적 위험부담이 가중됨을 예측하게 

한다. 6년간의 난자기증사례를 추적한 한 연구는 동결화 된 난자로부터의 실

제 아기의 출생률은 6.5%, 아기 출생까지 필요한 난자 수는 15.4개로 보고하

고 있다(Cobo et al., 2015). 설상가상으로 이 연구가 추적한 난자기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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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35세 미만이고, 현실에서의 사회적 난자동결은 더 늦은 나이에 이루어

지므로 필요한 난자 수는 더 많아진다. 이에 ASRM은 한 아이의 출생을 위해

서는 38세라면 적어도 25~30개의 난자를 보존해야 함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의사와 환자를 위한 상담 도구를 위해 연령별 최소 1명의 

출생아를 위해 필요한 동결난자 수를 연령별로 예측한 또 다른 연구

(Goldman et al., 2017)에 따르면, 35세 이하는 40개의 난자로 아이를 출산

할 확률이 95%이지만, 39세는 70%, 44세는 21%이다. 이는 35세 이하라고 

할지라도 최소 4회 이상의 난자채취가 필요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횟수의 난자채취의 위험부담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2) 생식 자율성의 위협 및 난임 유발의 위험

앞서 살펴본 난자동결 기술이 여성의 생식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견해와 달

리 여성의 ‘진정한’ 자율성을 보장･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다

(Harwood, 2009). 진정한 자율성이라면 난자동결을 이용하여 아이를 출산하

겠다는 결정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의료기술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정 및 아이

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정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자동결이

라는 새로운 의료기술 존재 자체는 여성에게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반드시 확

보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임을 부여함을 통해 선택지를 억압하여 여성의 자율

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난자동결이 선택지 중 하나의 옵션

이지만, 이것이 여성이 자신의 학업 등 성취목표를 모두 이룬 후 건강하고, 자

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미래에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게 되는 

현상을 통해, 오히려 여성들은 다양한 선택지에 입각한 재생산의 자율성을 억

압당하고 소외에 이를 수 있다(Robertson, 2014). 그 결과 난자를 동결하지 

않은 여성들조차 선택하지 않았음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될 수 있다

(Cattapan et al., 2014).

또한 난자동결을 선택한 여성에게도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

다. 이 선택은 시간 지연을 통해 오히려 난임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SOCG 

Committee Opinion(2012.1.), 이는 난자 냉동이 미래의 성공적인 임신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다. 실제 동결된 난자를 

통한 출생률은 난자동결 및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별로 다르나 전반적으로 매

우 낮았고, 평균 6.4%∼6.8%로 나타났다(Doyle et al., 2016; Patrizio & 

Sakkas, 2009; Cobo et al., 2015). 이 같은 이유로 38세 이전에 난자동결

을 권하거나, 연령별 요구되는 동결난자 수가 제안되기도(Poli1 & Capa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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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지만, 이 역시 확률상의 의견이며 모든 여성에게 부합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여성이 아이를 원할 경우 난자 냉동의 선택이 아닌 젊은 시기에 

결혼하여 출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한다면, 이러한 자연임신은 난자채취 

등의 의료적 침습이 없다는 점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보다 더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난자동결기술의 상용화 및 관련 홍

보를 통한 맹목적 신뢰조장은 여성들로 하여금 의료기술을 택하고 자연적 임

신을 지연시키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고령에 따른 난임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즉 자신과 자연의 통제 하에 있던 임신과 출산을 의료기술의 관리하

에 내어주고, 남녀 간의 신체적 격차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임신의 기회를 초

기부터 박탈당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있음이 

고려될 수 있다.

3) 고용시장에서의 또 다른 억압 도구로서의 난자동결 지원

사회적 난자동결을 통해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는 일이 고용시장에서 여성들

이 출산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중요한 

반론은 구조주의적 입장의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들은 난자동결

을 통해 여성들이 자녀를 가질 기회를 잃지 않고 교육과 직업에 투자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바꿔 

여성 개개인들의 부담을 늘리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즉 출

산으로 여성이 고용 경쟁에서의 불리함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전통적

인 고용 구조를 변경시키는 등(Browne, 2018)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

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자동결이라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이끌면서, 여

성들은 오히려 모성 지연이라는 고용시장이 주는 암묵적 압력에 종속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Borovecki et al., 2018).

이러한 구조주의적 비판이 타당성을 갖는 점은 난자동결을 통해 모성 지연

이 되더라도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

루어질 뿐이며, 이러한 지연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에 있다. 난자동결은 임신, 분만 및 자녀 양육 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

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연령에 따른 체력의 감소를 고려할 때, 

동일한 일-육아양립이 30대 여성보다 40대 여성에게 체력적으로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Wunder, 2013). 이에 더하여 고령 부모의 자녀 양육은 아이

들의 심리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이의 출산이 미루어질수록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의 조력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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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구조주의적 입장의 비판은 고용주가 여성 직원의 난자동결비용

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의 난자동결 비용 지원 

정책이 고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는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출산이 개인 차원의 협상(negotiation)의 지점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여성 직

원이 직장에서의 안전과 경력 인정을 위해 난자를 동결시켜야하는 압력을 받

게 되고(Weber-Guskar, 2017), 고용주가 난자동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더 큰 압력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Robertson, 2014).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난자동결비용 지원정책은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아니

라, 가치 있는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직원유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을 위한 

전략이 되며, 심지어 여성 직원의 생식 선택에 대한 간섭(invasion)일 수도 있

게 된다(Linkeviciute et al., 2015).

4) 여성 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또한 일부 분석들은 신기술로 촉발된 불임의 의료화는 여성들을 하나로 결

속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 간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Bell, 2009). 

이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난자동결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일정 수준의 경제

적 재원을 보유한 여성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때문에 사회적 

난자동결은 비용 지불이 가능한 여성들에게는 남성 중심의 고용시장에서 요구

하는 주기에 맞춰 본인의 삶을 재조정하고,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새로

운 특권을 부여하는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여성들은 그렇지 

못함에 따라, 여성 간 사회적 계급에 따라 격차를 크게 만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Petropanagos et al., 2015). 설혹 기업들이 난자동결 자금 지원 정

책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정책은 실업 여성이나 임시직, 저임금 직종

의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또 다른 배제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Jackson, 2017).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경험적 조사를 보면,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관찰된다. 미국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난자를 동결시킨 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들의 연령대는 27-44세로 대부분은 백인

이었고, 78%는 대학원 또는 전문 학위를 받았으며 68%는 연간 $100,000 이

상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uters, 2018). 또한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경험을 

평가한 비교에서, 150명의 여성 중 1%만이 고졸이었고, 25%는 학사학위, 

43%는 석사학위를 23%는 의학박사(M.D.) 및 박사학위(Ph.D.)를 소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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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Inhorn et al., 2018). 영국에서도 실제 난자동결을 시행한 여

성 23명을 조사한 한 연구(Baldwin et al., 2015)에서 65%가 대학원 또는 

전문 자격을 보유했고, 57%가 전문직 종사자였다.

Ⅳ. 공론화의 필요성 및 한국적 맥락의 논의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난자동결이 윤리적인가 여부를 이 의료 기

술 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여러 당사자들 중 ‘여성’만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더

라도, 이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쉽지 않다. 사회적 난자동결의 이용은 여성이 

신체적 특성상 남성에 비해 시간적으로 현저히 불리한 출산의 기회를 균형 잡

게 하고, 여성의 재생산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장

시킴을 통해 사회적 정의와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시술의 존재는 의료자본의 홍보 담론과 결합해 여성의 몸과 출산에 대한 

생각과 선택을 통제해 진정한 자율성을 억압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난자채취

를 감행하게 하고, 또 임신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난임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용 등에 의한 접근성의 차이는 여성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 및 그에 기반 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필자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즉 과학기술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미

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결정의 맥락이 복잡해질수록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

정 과정에의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역

시 2005년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제18조를 통해 “특히 이해가 충돌하는 진술 및 지식의 

적절한 분배”와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

것은 ① 최선의 과학 지식과 방법을 이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② 관련 개인과 전문가 및 사회 전체가 정기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③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다원적인 대중 토론의 기회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권고가 공론화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인 여성들의 참여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다원적인 대중 참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를 

통한 정보제공의 노력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난자동결 문

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슈화되지 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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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에 두어, 이 의료시술의 윤리성과 사회적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가장 먼저 논의되

어야 할까.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이 주목하는 문

제는 이 사안에 대한 국가적･제도적 개입의 근거와 필요성, 그리고 개입의 방

향 및 위험성에 대한 것이다. 국가의 개입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난자동결 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의료기준을 점검하고,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난자동결비용의 지원을 통해 비용지불이 어려운 계

층의 여성이 이 시술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 의료시술의 윤리적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80년대의 산아제한 정책이나, 2000년대의 

출산장려 및 낙태금지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에 대한 국가 개입이 인구통제의 맥락에서 강행되었음을 고려해야한다. 즉 이

는 사회적 난자동결에의 국가 개입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

(guarantee)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정책적 목적의 수단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계해야 할 지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1. 제도적 개입의 조건: 여성에게 미치는 해(harm)와 이익 

(benefit)의 검토

사회적 난자동결을 여성의 안전과 자율성, 성별 형평성 등의 문제를 중심으

로 살펴볼 때, 이 사안은 출산에 관한 여성의 인권으로 거론되는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의 논의와 연결된다. 재생산권은 1994년 유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에서 처음으로 여성인권의 맥락으로 부상한 권리이다

(하정옥, 2013). WHO(2009)의 정의12)에 따르면 재생산권은 출산에 관한 자

기결정권, 정보와 수단에의 접근권, 건강권이다13). 한편 국제사회는 이러한 

12) WHO(2009)는 재생산권을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 간격,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

감 있게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가질 권리, 가장 높은 수준의 생식 

건강에 도달할 권리와 함께 차별･강압･폭력이 없이 자신의 재생산에 관해 스스로 결정

을 내릴 권리’로 규정한다. 이 같은 정의는 국제사회의 재생산권에 대한 최초의 정책적 

합의 문서인 1994년 ICPD 정의와도 일치하는 규정이다(UNFDA, 2012).

13) 한편 UNFPA는 국가별 재생산권 보장 모니터링 도구에서 재생산권을 7개 범주, 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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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이라는 인권의 권리 담지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가는 국

가권력이 각 개인이 재생산권을 누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존중(respect)해야 하며, 제3자가 이 권리를 침해한다면 조사하고 처벌

하는 보호(protect)의 의무를 진다. 또한 관련 예산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재생산권의 완전한 실현을 돕는 이행(fulfill)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받는

데, 구체적으로는 AAAQ원칙(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 

good Quality)에 따라 재생산관련 건강 정보, 상품 및 서비스가 이용가능하

고, 접근가능하고, 수용가능하고, 좋은 품질이 되도록 보장하기를 요청받는다

(UNFPA, 2012).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재생산권의 정의와 국가의 역할이 의

미하는 것은 위에서처럼 우리 사회에 사회적 난자동결로 인한 여성들의 자율

성이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여성 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심화된다

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하는 문

제는,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이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어떤 해(harm) 또는 이익(benefit)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연구

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난자동결의 이용을 현재처럼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두는 것이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국가적･제도적 개

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1) 과잉 홍보, 상업화로 인한 해(harm)에 대한 사회학적 추가 연구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2건의 연구(최송희, 2021; 정연

보, 2021)만이 사회적 난자동결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를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피해의 내용은 과잉 홍보, 상업화로 인한 자율성의 침해

이다. 즉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의료자본이 ‘여성의 주체적 이미지 뿐 아니라 불

안을 강화시킴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적 난자동결 선택이라는 부담을 개별적

으로 짊어지고, 또 이를 통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전통적 모성개념, 혈통･가

족 유지 등의 기존의 규범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만을 기반으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또 제

도 개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이들 기존 연구는 논의를 

별로부터의 자유’, ‘피임정보 및 서비스’, ‘안전한 임신과 출산’, ‘낙태 및 낙태 후 관리’, 

‘종합적인 성교육’,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HIV, AIDS’ 로 구분하여 체크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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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시키는 단초는 제공하지만, 현황을 파악하고, 대표성을 갖기에는 매우 부

족하기 때문이다. 이중 한 연구인 최송희(2021)는 소규모(22명) 여성과의 인

터뷰를 기초로 한 연구이고, 다른 한 연구(정연보, 2021)는 몇몇 클리닉의 홍

보문건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와 같이 개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난자

동결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자율성 침해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논의

를 진행시키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과잉 홍보, 상업화로 인한 자율성의 

침해가 있는지, 어떤 침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학적･실증적 후속 연구들이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해가 충분히 논증된다면 이후의 제도적 개입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방향은 재생산권 중 자율성

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과잉 홍보의 

억제와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일 것이다. 이는 위의 UN등에서 

요청하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침해를 보호(protect)

하고, 의료기술이 의료윤리적으로나 젠더적 맥락의 고려를 통해 수용가능

(acceptable)하도록 지원(support)하는 국가의 역할 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인간생식및배아학협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이하 ESHRE) 및 미국의 ASRM 윤리위원

회는 사회적 난자동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의 초점을 각 개인의 합리

적 선택을 돕기 위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에 두고 있다. 가령 ESHRE는 난자

동결 고려하는 여성들은 성공률, 위험, 이익, 비용,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으로 발생 가능한 장기적 결과 등에 대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선에

서 사회적 난자동결의 적합성은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SHRE, 2020). 마찬가지로 미국 ASRM 윤리위원회도 각 개인에게 이 기술

이 후손과 관련된 선택지의 하나이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과 아직 충분

한 연구가 적고 임신 가능성이 적으며 냉동 연령 및 클리닉에 따라 효과성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임신 연기로 인한 고령 임신의 위험과 아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 기술의 이용은 의료적 시술과정이

며, 궁극적으로는 IVF와 같은 의료적 시술을 이용해야 하므로 그 후유증을 고

려해야 함을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ASRM, 2018).

두 번째 방향은 오스트리아처럼 사회적 난자동결의 시행을 법으로 금지시키

거나14), 아니면 최대한 유보시키는 것이다. 이는 AAAQ 원칙 중 기술의 수용

14) 오스트리아의 보조생식술법 제2b장 1항은 생식세포동결의 조건이 의료목적임을 적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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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Acceptability)을 판단하고 허가 등을 통해 의료의 품질(Quality)을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일 수 있다. 물론 자유 사회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의 시행

을 금지시키거나 유보시키는 것은 자율성의 침해라는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다른 차원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는 부득이 유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가장 먼저는 의료･기술적 차원의 불충분성일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료적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의･과학적 추가 연구 필요

난자동결기술은 의료적 기술이다. 따라서 이 기술의 사용을 치료목적에 제

한하지 않고, 일반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기술의 의료적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특정 의료기술의 효과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낮다면 과장된 광고 등에 의한 피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이 의료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오히

려 임신의 시기를 놓치게 하고 난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결국 

이 기술의 의료적 효과가 낮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적 난자동결을 둘러싼 기존 논의들 중 이 기술의 효과성을 의

료적 연구데이터를 통해 검토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2013년 미국 ASRM

과 보조생식학회(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이하 

SART)가 난자동결기술이 이미 실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하면서 그 근

거로 제시한 4건의 연구 결과들은 동결 난자와 신선 난자의 임신에의 효과성 

차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ASRM, 2013).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그룹

인 약 600명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동결난자의 수정율은 74.2%(신선난

자 73.3%), 착상율은 39.9%(신선 난자 40.9%), 이식대비 의학적 임신율은 

55.4%(신선 55.65%)로 관찰되고 있어, 임신 효과 면에서 동결 난자와 신선 

난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1> ASRM과 SART가 참조한 난자동결 효과성에 관한 연구결과(ASRM, 2013)

구분
Cobo et 

al.(2008)

Cobo et 

al.(2010)

Rienzi et 

al.(2010)

Parmegiani et 

al.(2011)

환자군 기증자 기증자
난임환자

(43세 이하)

난임환자

(42세이하)

난자추출 평균연령 26 26 35 35

환자수 30동결/30신선 295동결/289신선 40동결/40신선 31동결/31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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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SRM과 SART이 제시한 위의 4개 연구의 데이터를 사회적 난자동

결을 권유하는 충분한 데이터로 인정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실험대상 수가 너무 

작다는 한계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례를 다룬 Cobo et al.(2010)의 연구

는 각각 3,000개 정도의 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3개의 연구들 역시 

각 100∼200개 정도의 동결난자와 신선난자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그런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른 연구(Kushnir et al., 2015) 중 신

선난자의 효과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2018년 미국 SART의 연

구는 신선 난자를 이용한 출생률이 더 높고, 격차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Kushnir et al., 2018). 이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선하거나 

냉동 보존된 난자 30,160 IVF 주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배아 이식 당 출산율

은 신선 난자를 사용한 경우 56.4%, 냉동보존 된 난자세포를 이용한 경우 

45.3%로 11.1%p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ASRM 윤리위원회가 참조한 위의 4개의 연구는 그 연구대상자 측면에

서도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위의 Cobo et al.(2008)와 Cobo et al.(2010)의 연구는 26세 

이하 건강한 기증자로부터의 난자를 제한된 기간 동안 동결한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난자동결의 경우, 실제 여성들이 난자를 동결하는 연령은 35세를 

훨씬 넘는 경우가 많으며(ESHRE 2018)15), 동결기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다른 2건의 연구(Rienzi et al., 2010; Parmegiani et 

al., 2011)도 난임 환자의 난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사회적 난자동결을 

원하는 일반 여성들과는 난자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 이 같이 이러한 위 연구

들의 대표성의 문제 이외에도, 이 연구들에 따른 의학적 임신율은 4.5-12%에 

불과하며, 이 4개의 연구 모두 동결 난자를 통한 최종적인 살아있는 아기 출생 

15) ESHRE 연구에서 여성들이 난자를 동결한 시기의 평균나이는 이보다 훨씬 늦은 36.5세

이다.

구분
Cobo et 

al.(2008)

Cobo et 

al.(2010)

Rienzi et 

al.(2010)

Parmegiani et 

al.(2011)

난자수(동결/신선) 231/219 3286/3185 124/120 168/NA

난자생존% 96.9 92.5 96.8 89.9

난자수정%(동결/신선) 76.3/82.2 74/73 79.2/83.3 71/72.6

이식 수(동결/신선) 3.8/3.9 1.7/1.7 2.3/2.5 2.5/2.6

이식대비 의학적 

임신율(%)

60.8(23동결)/

100(1신선)
55.4/55.6 20.4/21.7 17.1/NA

해동난자의 의학적 

임신율(%)
6.1 4.5 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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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live birth rates)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해 보조생식술의 기술력은 클리닉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내 이용자를 위해서는 국내 클리닉에서의 연구결과도 반드시 필

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16)가 거의 없다.

정리하면 사회적 난자동결의 효과성은 몇몇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실제 사회적 난자동결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Jackson, 2017). 

이에 2020년 11월 ESHRE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과 관련된 7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중 연령에 따른 가임력 손실과 관련

된 난자동결, 즉 사회적 난자동결시술 관련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4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의 신뢰도로서 평가하고 있다(ESHRE, 2020). 이는 난자동결

기술이 재생산에서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기여하는 윤리적인 것이라는 결론

을 내기에 앞서 의료적 효과성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함을 제시하며, 필요한 추가연구가 있기 전까지는 관련 기술의 일반적 적

용이 유보된다는 결정이 여성들의 삶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 한국적 논의맥락에서의 또 다른 위험과 경계

이처럼 사회적 난자동결은 출산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제도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조차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게다가 아

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이론적 연구뿐 아니라 여성에

의 영향에 대한 사회학적 및 의･과학적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

도적 개입을 굳이 해야 한다면, 적극적 지원보다는 아직은 보류에로의 논의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사회적 난자동결의 비용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개입

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찰된다. 눈에 띄는 것은 2021년 제1야당 대통령 경

선 후보였던 한 정치인의 ‘무제한 난임 국가책임제’ 공약으로, 이 공약에는 난

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국가가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매일경제, 2021). 또한 이로부터 약 1개월 후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혼여성 난자동결･보존을 건강 보험화해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뉴데일리경제, 2021).

16) 관련해서는 2009년의 논문 1건(이동률, 2009)이 검색되고 있는데, 이도 사회적 동결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다.



‘사회적 난자동결’은 윤리적인가?: 젠더적 관점의 사회적 공론화 모색을 위한 시론 89

이러한 난자동결비용의 건강보험화 등 정부지원정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위에서 언급된 제도적 개입, 즉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침해를 보호(protect)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허가 등을 통해 의료의 

품질(Quality)을 관리하는 역할과는 또 다른 관련 예산 및 법적 절차를 통해 

기술 접근성(Accessibility)을 도움으로써 재생산권의 완전한 실현을 돕는 이

행(fulfill)의 역할일 수 있다. 이 의료시술에의 비용부담에 따른 접근성 격차와 

여성들 간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난자동

결 기술의 효과성이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불확실한’ 기술

에의 접근성 여부가 ‘여성 간 형평성’의 제고와 관련된 사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비용 지원을 포함 국가의 적극적 지원 방향으로 논의가 진

행될 때 우리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경계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제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의 주 목적이 여성의 삶과 성별 격차 또는 여성 

내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추진되는 여타 다른 정책적 목적

들을 위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난자동결의 이슈가 수단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 정부 정책이 여성의 재생산과 난자의 

동결보존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언급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저출산 대응 인

구정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이 포함된다.

1) 국가 중심적 인구통제(population control) 정책 경계

위에서의 정치적 공약이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의 주장처럼 사회적 난자동

결 비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이

미 우리 정부가 인구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출산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이 있었다면, 2000

년대부터는 유례없는 저출산17)이 진행되는 가운데 2006년부터 보조생식술 

이용 장려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 시작됐

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출산 심화현상과 함께 꾸준히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 2019년 7월 지원대상

의 연령 제한 폐지(보건복지부, 2019a), 같은 해 10월 지원대상을 법적 부부

17)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합계출산률 1.29명으로 초저출산사회(합계출산률 1.3명 이하)

로 진입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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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실혼 부부로 확대(보건복지부, 2019b)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난자동결을 포함한 비혼여성의 출산문제는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해당 사업의 시기적절한 수혜대상 후보로까지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 2020).

그러나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공론화를 젠더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은 이 같은 인구 정책적 접근이 포괄한 

위험성, 즉 여성 안전의 간과(이현아, 2016)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난임

부부지원사업이 후손을 원하는 여성의 열망을 이용해 여성의 몸과 출산을 도

구화하여 국가적 인구정책에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 권력을 지원하는 것

이라는 관점의 비판(하정옥, 2012; 김경례, 2014)과 연결된다. 물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개선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IVF 시술 시 이식 배아 수를 기

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여야한다는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반영했고, 난임 치료과정 중의 심리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

지원 그리고 난임 휴가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한 위험성은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통한 시술비용 지원대상 확

대 과정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 사업은 2019년 지원대상의 연령 제

한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연령 제한이 없어진 것이 과연 여성의 고령 

임신에서의 의료적 안전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IVF 시

술시 45세 이상의 출산율은 약 1.9%로 평균출산율 25.8%의 13분의 1이며, 

유산율은 약 57.5%로 평균 유산율 22.3%의 2.5배(황나미 외, 2014)에 가깝

다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말이다. 지원 횟수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체

외수정 2회지원으로 시작했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019년부터는 총17회(체

외수정 12회+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술횟수의 확

대가 여성 신체의 안전성과 임신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의료적 검토 후에 이루

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의학적으로 볼 때, 임신을 위한 효과성 면에서 9회까지 

시도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적절한 시술횟수는 3회라는 연구(Wall 

Street Journal., 2016)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시술횟수가 거듭될수록 여성들

의 안전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술횟수 증가가 결정되고 있는 점에 있다. 만일 사회적 난자동결을 

이 같은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의 맥락에서만 바라본다면, 시술 

대상 여성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또 다시 축소되거나 간과될 가능성이 높

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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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를 위한 수단화 경계

한편 여성의 난자는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연구의 주재료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난자를 냉동시키는 문제는 과학기술산업 정책적 측면에서는 연구재

료의 확보와 연계되어 수단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난

자동결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논의에 앞서 생명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현행법에서의 연구용 난자

기증의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한, 사회적 난자동결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성화된다

면, 연구목적으로 기증될 수 있는 예비 난자의 수도 이와 연계되어 자동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는「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의해 ‘출산을 위한 IVF’와 ‘연구를 위한 난자와 배아기증’이 

연동되어 있는 메커니즘에 기인하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

하다.

생명윤리법은 2004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가적 기대가 고조되었을 때, 

첨단과학연구는 가능하게는 하되, 일부 제한사항 및 관리감독을 통해 해당 연

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19). 때문에 

이 법은 윤리성을 위해 일단 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난자채취와 배아생성

은 금지한다. 그럼에도 이 법은 줄기세포 연구를 전면금지하려는 법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때문에 임신을 위해 IVF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호 별지서식)>라는 법정 서식을 작성해야하고, 이때 채취된 생식세포와 

생성된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기증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시 말해 사회적 난자동결 시술을 위해 클리닉을 방문하면, 당사자인 여성들은 

시술 전 이 동의서를 받아 난자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보존 기간이 지난 후 

연구용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선택･체크 하며, 연구용으로 제공하

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함에 동의해야한다20). 

18) 가령 정부가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해서도 연령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다면, 여성들에게는 신체적 부담은 물론이고, 출산과 관련한 성역할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기간이 더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9) 2013년 생명윤리법 전부개정 시 아래의 고딕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2004년 법 제정 

시 제1조 목적에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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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언하면, 이 동의서에는 임신을 원하는 타인에게의 기증여부를 묻는 항목은 

없다.

물론 <배아생성등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 같은 의무사항이 반

드시 연구용 난자의 확보와 동일한 의미인 것은 아니다. 이 법정 서식을 작성

할 때 동의권자인 여성은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연구목적 난자기증은 보존 기간 경과 후 또 한 번 <연구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16호)>를 작성해야하는 추가적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작성해야만 하는 동의서 선택지에 난자의 연

구용 제공 여부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한 백업 또는 보험 차원의 동결이라는 점에서 동의권

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을 한 여성 대상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답변한 총 183명 중 63%는 

동결한 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기꺼이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

했고, 18%는 폐기, 11%는 불임 클리닉에 기증, 8%는 기증하지도 폐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Hodes-Wertz et al., 2013).

한편 이 동의서는 난자동결을 포함한 체외수정을 하는 여성들이 가장 먼저 

작성해야하는 법정서식임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와 유사하게 

여성들의 시술에 따른 의료적 위험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동의서 서명란 직전 “생식세포 채취 과

정 및 채취 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동의한다는 포괄

적인 구절만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동의서의 구절은「생명윤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제2호에 의거한 것인데, 이 조항은 IVF를 수행할 때, 

피시술자는 채취 및 IVF과정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위험성과 부작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생명윤리법에 난자채취 및 IVF과정의 위험성

과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이유는 생명윤리법이 본디 연구 관리를 

위한 법이지, 출생목적 보조생식술을 관리하거나 임신을 위한 여성들을 보호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태생적 이유에 있다(이현아외, 2017).

따라서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가 

사회적 난자동결을 적극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하게 될 경우, 여성들과 

시민들은 다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난자동결의 본격화는 위에서 

설명한 관련 연구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에 의해 추후 연구목적으로 기증되기 

20) 이 동의서 내용의 근거는 생명윤리법 24조 1항 1호~6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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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보관되는 난자의 수도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럼에도 피시술

여성의 안전과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조치가 없는 현실21)을 엄

중히 파악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의 타당성의 문제부터, 난자채취 시의 여성의 

안전문제 및 보관된 난자의 처리문제까지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일반 여성이 사회적 난자동결을 위해, 즉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학업 또는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수요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기

술의 윤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 의료기술의 이용이 더 확산되기 전,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

하다. 이 공론화는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 즉 가장 먼저는 1차적 당사자인 

여성의 삶과 권리 그리고 성별 형평성의 보호와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난자동결을 둘러싼 보편적 차원과 사회 맥락의 특수한 차원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난자동결이 전 세계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되

는 시술이라고 할 때, 보편적 차원의 이론적･ 경험적 논의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다른 한편 여성의 출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함께 고려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학계의 적극적인 관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적 개입의 필요성, 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판단의 

기준은 이 사회적 난자동결의 자유로운 선택이 여성 개인들에게 어떤 이익 또

는 해를 주는지, 난자동결의 효과성은 선택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글은 두 방향의 후속 연구를 요청했다. 한 

방향은 과잉 홍보나 상업화가 여성 자율성에 미치는 해에 대한 사회학적 후속 

21) 의료진이 실제 환자를 대할 때 사용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난자

동결보존동의서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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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데, 특히 이 연구들은 현장과 연구자의 관점이 괴리되지 않도록 연구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점검까지 여성들과 일반 시민(lay people)

들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2) 다른 한 방향은 사회적 

난자동결의 기술 효과성에 대한 의･과학적 후속 연구이다.

셋째, 사회적 난자동결의 공론장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경계

되어야 하는 사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공론장의 논의는 논리적 순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직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충분한 사회학적, 의･과학적 후속 연구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정치권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용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경험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이러한 국가주의적 적극 개입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

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교훈으로 남겼다. 이 경우 여성의 안전과 자율성이 부

차적인 문제가 되고 출산의 문제가 인구정책이나 과학정책의 맥락에서 수단화

되는 위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배가 필요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공론화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한 이 글

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먼저 공론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 중 중장기적

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은 글의 범위 상 언급하지도 못했다. 가령 

기술 효과성을 논외로 하여 사회적 난자동결을 이용해 많은 여성들이 출산에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출산의 연기이지 출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

다. 때문에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은 미루어진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 그리고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이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글은 사회적 난자동결의 문제를 여성을 중심으로만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출생하는 아이23), 가족 구성

원, 의료진 등이 당사자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는 출산과 연계

된 가족의 역동과 관련된 사안일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

22) 이러한 맥락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한 연구(류숙진, 2022)가 보고한 연구자와 

난임 당사자들의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 상의 커다란 괴리는 연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야 하는 부분이다. 또 필자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연구의 ‘민주성’, 

‘윤리성’ 뿐 아니라 ‘과학성’을 확보하기위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의 시민참여가 필요함

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주･이현아, 2022).

23) 이 글은 여성신체에의 영향만을 다루고 있지만, 난자동결이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암, 심장기형 등 건강위험에 대한 연구도 있다(Okun, Sierra & Genetics Committ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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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용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는 지금은 우선은 이 

사안의 1차적 당사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부터 요청하는 것이다. 이 글

이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여성과 시민들의 논의

가 시작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투고일：2022년 4월 27일  ■ 심사일：2022년 6월 7일  ■ 수정일：2022년 6월 8일  ■ 게재확정일：202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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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Ethics 

Related to Social Egg Freezing in Korea :

A Preliminary Inquiry for the Public Deliberation 

in Aspect of Gender Equity

Hyun A, Lee*･Eunjoo Chung**

Egg freezing technology, which emerged in the mid 1980s, originally 

used for medical reasons to preserve the fertility of women undergoing 

cancer treatment, is now being transformed as a procedure for general 

women. It is referred to as a “social egg freezing”, the act of freezing 

women’s eggs not because of illness but in order to defer or delay 

childbearing among women pursuing education and careers, or due to a 

lack of a stable partner. With social egg freezing steadily growing in the 

years in our society,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 review of the ethics 

of social egg freezing focusing on the effects of general women’s use of 

this medical technique on their life, safety, and gender equity.

Yet, this study does not intend to present a definite answer such as ‘yes’ 

or ‘no’ on the ethics of social egg freezing. This issue is complex and even 

political to be answered. First, it is complex. Discussions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social egg freezing on women’s lives and 

gender equity are fiercely contested, but follow-up studies in Korea to 

determine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are still lacking. Also, it is 

political because various social policies including population and 

ST(Science & Technique) policy are closely connected to this issu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rgues that in order to determine the ethics 

of “social egg freezing”, public deliberation is necessary with members of 

society, particularly including women, the main parties to this technology, 

actively participate.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necessity, direction, 

and risk of the state’s institutional intervention that can protect, manage, 

and support the ethical use of social egg freezing in consideration of 

women’s life quality, safety and gender equity should be discussed as a 

main topic for public discussion. This is because of the expectation that 

the state’s intervention and direction will serve an important role for the 

ethical use of social egg free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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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support 

domestic legal, sociological, medical follow-up studies that can help the 

public make decisions on this issue in regards of benefits and harm to 

women’s reproductive rights, and technological effectivenes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ublic should be aware of the possibility that the 

risk of the life and gender equity of women may not be served as main 

considerations, but rather used as political means in the special policy 

context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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